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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배경 
1992년은 정치적으로 1960년대 이후 30여년 간의 군부를 배경으로 한 통치체계로 인해 단절 
되었던 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근거한 통치가 되살아난 해이다. 이러한 변화를 일부에서는 
군부통치에서 문민통치로의 변화라 지칭한다. 정치적인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변화의 과정 속 
에서 우리사회는 변화와 함께 초래되는 혼돈과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IMF는 혼돈과 불안정 
의 비효율이 초래한 사회적 위기의 결정판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소 긴 시간대로 
보면 시민들의 기본적인 경제적인 상황과 소비수준은 1990년대까지 지속하여 향상되었다 특히 
중산층의 소비수준을 대표하는 주택시장은 지표상 상당한 안정세를 보였다. 이러한 주택부문의 
안정이 뒷받침됨으로 해서 정치적인 갈등. IMF라는 경제난 속에서도 사회의 지속성이 유지되 
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IMF 직후 단기적인 급락 현상을 보였던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은 2000년 대를 기점으로 상승 
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에 이어 이어 2000년대의 처음 5년간 우리사회는 정치적 갈등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더욱 격렬해지고， 다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나타난 주 
택 및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정치적 갈등과 공명(共嗚)하면서 우리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할 주 
요한 잇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이 참여 정부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부동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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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배경일 것이다. 1990년대 경제구조의 재편과 민 
주화의 진전과정에서 안정내지는 해결되어 다시는 주택과 부동산 투기가 없을 것이라 일부 전 
문가가 호언했던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또 다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원인과 과정 
에 대한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인과 악화과정에 천착(穿擊)해야 만이 주택 및 부 
동산 시장불안 문제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의 지속성을 전제로 한 누차 방식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이 1992년 문민의 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맞추어 5년 단위의 경제 계 
획으로 바뀌었다. 강력한 권력이 배경이었던 6차에 걸친 경제사회발전계획은 우리에게 기본권 
의 제약과 지역간 · 산업간의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남기기는 하였으나 절대 빈곤의 틀을 벗어나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력 축적의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30년간의 성과 위에서 
출발한 5년 단임제 대통령 재임기간에 추진되는 5년 단위 경제계획체계로의 변화는 고속 성장 
과정의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1992년은 경제적 성과에 따른 국민의 소비수준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사회적으로 첨 
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주택 부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강력한 군부의 지지를 배경으로 
집권한 1980년대의 두 대통령은 선임 대통령의 유훈(遺訓)을 받들어 누차방식의 경제개발계획 
을 추진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경제적 성장의 한편에서는 다양한 정 
치적 저항이 전개되는 한편 주택부분에서도 주태가격의 급등과 전세시장의 불안， 서울의 재개 
발 사업 추진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우리사회의 뿌리가 흔들릴 
듯한 위기 국면이 나타났다. 1980년 군부를 배경으로 집권한 두 번째 대통령이 임기 내 주택 
500만호 건설을 공약했으나 이 공약을 기 억하는 사람 조차 많지 않을 정도의 참답한 실패에 그 
치면서 1980년 대 중반이후 주택가격의 상승과 전세시장의 불안은 극도에 달했다.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1980년대의 최고 권력을 적극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다분히 동조하였던 중산층 
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치권력은 지지기반이 와해되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군부를 배경으로 
집권한 세 번째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 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1988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주택 200만호 건설의 목표연 
도가 바로 1992년이었다. 주택 200만호 건설 목표 달성으로 후임 문민정부 대통령은 적어도 주 
택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 2000년에 들 
어서면서 주택시장은 또 다시 불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그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하 
나의 시론(試論)이다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주택 200만호 건설이 종료된 시점에서 출발한 집권세력은 군부에서 문민으로의 권력 이양이 
주택 200만호 건설 이후 주택시장의 전개 325 
라는 흐름 속에서 문민， 국민 참여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역사적인 평가는 다른 학문 
분야의 몫이고， 본 연구는 주택 200만호의 건설목표 달성과 토지공개념 3법으로 안정된 토지 
시장 상황에서 출발한 문민 3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진행된 주택시장의 전개의 과정을 고찰하 
여 8 . 31 대책의 배경이 된 주택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의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8 . 31로 대표되 
는 참여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불안정의 원인에 천착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문민 3 대통령의 주택청책에 대한 접큰과 그 특징을 고찰한다. 1990년대 이후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서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택정책과 관련된 경제 · 사회 · 국토계획적 측 
면의 전개과정에 대한 정리는 향후 많은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연구는 
이루어진 것이다. 
본 연구의 고찰 범위는 시기 상으로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종료 시점이자， 문민정부의 
출범 시점인 1992년부터 2004년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1992년 상황을 이해하는 배경으로 1980 
년 대 후반의 상황을 부분적으로 검토한다. 주택과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검토 항목으 
로는 주택시장의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시 지표와 토지가격 동향을 정리한다. 이어서 주택 
부동산 시장의 가격 동향 및 건설실적의 추이를 분석한다. 주택시장 분석시에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지표를 고려하여 거시 지표로는 1인당 GDP , 소비자물가 지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의 추이를 검토한다. 주택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택매매 가격 동향， 주택가격 중 
에서도 수요가 집중된 아파트가격 동향을 전국， 수도권， 서울로 구분해서 고찰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수급 여건을 이해하기 위해 주택보급률과 연간 주택건설실적을 검토한다. 연구 구 
성에 있어 1992년 이후 m여년간의 전반적인 동향과 함께 각 대통령의 재임시기별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틀 속에서 각각의 정부의 특징을 고찰하는 한편 관련분야 주요 잇슈 및 각 정부가 구 
사했던 주택정책을 개괄 한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문민 3 대통령의 주택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고자한다. 
ll. 1992년 이후 거시 및 주택， 토지 시장 동향 
1 거시경제동향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대표하는 1인당 GDP는 1992년 7 ， 527 달러에서 1997년 11 , 176 
달러로 증가하였다. 1998년 IMF 과정의 파장을 겪는 과정에서 1999년에는 9 ， 438 달러로 하락했 
으나 2004년에는 14, 162 달러를 기록하여 한국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1992년 이후 2004 
년까지 연평균 7.3%의 1인당 GDP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w문민정부』 기간에는 소비자 물가가 
연평균 6.7% 상승하였으나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4.1%로 낮아졌고 w참여정부』 들어서는 
4.2% 가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l인당 GDP 성장률을 고려할 때 물가는 안정세를 보여왔다인 
당 GDP의 상승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계 소득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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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꾸준히 상승하여 2뼈년 말까지 연평균 30.9%가 상승하 
였다. 문민정부기간에는 평균 34.2%의 상승을 보였으나 IMF에 따른 조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27.8%. 참여정부에서는 18.3%가 상승하였다. 도시근로자 가계 소득은 연간 1인당 
GDP 성장률의 훨씬 상회하는 것이며， 물가가 안정된 점을 고려할 때 도시가계의 구매력이 상 
당히 증가하여 주택수요를 크게 증가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89년 한해 전국의 지가가 31.97% 상승하는 등 1986년부터 1992년 사이 연간 평균 
16.2%씩 상승하였던 지가는 1990년대 들어 안정세를 보였다. 1989년의 토지공개념 3법의 제정 
및 시행의 결과 문민정부시절에는 전국의 지가가 연평균 1% 하락하게 된다. 국민의 정부 들어 
서는 1998년 한해 전국의 토지가격이 13.6%나 하락하였으나 이후 경기가 진정되면서 정상을 
되찾아 평균 0.06% 상승에 그쳐 전반적으로 토지시장은 안정되었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서 
는 신행정수도 이전 및 지역균형개발 구상이 속속 발표되면서 전국적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자 지가가 연평균 3.6% 상승하면서 토지 부문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확산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C(표 1) 참조) 
〈표 1) 거시지표 및 지가 변동율 
1인당 GDP 소비자물가지수 도시근로자가계소득 지가변동률 
단위 
미달러 1986=100 전국 1986=100 원 1986=100 % 
1986 2.643 100.00 48.087 100.00 473.553 10000 7 3 
1987 3 321 12565 49.554 10305 553 099 116.80 14.67 
1988 4 435 167 80 53095 110.41 646.672 13656 2747 
1989 5418 204.99 56122 116.71 804.938 16998 31 97 
1990 6 147 23258 60.933 126.71 943272 199 .19 2058 
1991 7 105 268 82 66.62 138.54 1.158.608 24466 1278 
1992 7527 284.79 70.759 147.15 1 356110 28637 127 
’ 87~92 5.228 264 32 67 848036 26.6 16.2 
1993 8 177 30938 74.156 15421 1. 477828 312.07 -7 38 
1994 9 459 35789 78.803 163. 88 1. 701304 35926 -0.57 
1995 11. 432 432 54 82334 171.22 1. 91 1. 064 403.56 055 
1996 12.197 461. 48 86.389 179.65 2.152.687 454 58 095 
1997 11 176 42285 90.224 187.63 2.287335 483.02 031 
’ 93~97 10 .488 22 7 32 67 1. 906 여4 34.2 
1998 7355 27828 97.002 201. 72 2.133.115 45045 136 
1999 9.438 357.09 97.791 203.36 2.224.743 469.80 294 
2아% 10.841 410 18 100 207.96 2.386.947 504.05 0.67 
2001 10160 38441 104 1 21648 2.625.118 554 35 1 32 
2002 11 .499 43507 1069 222.31 2.792.400 589.67 898 
’ 98~02 9.859 31 4 2.0 41 2.432.465 278 0062 
2003 12720 48127 1107 230.21 2940026 620.84 3 43 
2α)4 14.162 53583 1147 23853 3 113 362 65745 3 86 
’ 03~04 13.441 273 20 42 3026 694 183 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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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시장동향 
전국의 주택가격은 1988년 연간 13.22%. 1989년 14.59% 그리고 1990년에는 21.04%가 상승 
하였다. 그러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추진과 토지공개념에 따라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1991년에는 가격의 하락현상이 나타났다. 문민정부시기에는 200만호 건설의 결과와 토지공개념 
에 따른 주택 대 량건설분위기가 더욱 탄력을 받아 부분적으로는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면서 주 
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안정되어 연평균 0.05% 상승에 그쳤다. 국민의 정부시기에는 정부 출범 
초기에는 IMF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현상이 나타났으나 경제위기를 서서히 벗어 
나고 정부의 주택수요 확대 정책과 공급량감소에 따라 수급 불균형 현상이 맞물리면서 연평균 
3.5% 정도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주 
택 및 부동산시장 대책이 마련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어 연평균 1.84% 상승하였다((표 2) 참 
조) . 
〈표 2> 주택매매가격지수 
전국 서울 
구분 
12월 말 기준 1986=100 전년대비 상승률 12월 말 기준 1986=100 전년대비 상승률 
1986 50.92 10000 4804 100 00 
1987 5452 107.08 7.08% 49.01 102.02 2.02% 
1988 61 73 121 23 13.22% 5345 11126 9.05% 
1989 7073 138.92 14.59% 62 32 129.73 16.60% 
1990 85.62 16815 21.04% 77.44 161.18 24.25% 
1991 85.15 167.23 -0.55% 7577 157.72 2.15% 
1992 80.92 158.92 -4.97% 71 68 149 ‘ 21 5.40% 
’ 86~92 84 8.40% 7 ‘ 0 7.40% 
1993 7857 15431 2.90% 6940 14444 3.19% 
1994 7849 15415 -0.10% 6974 145.17 0.50% 
1995 7833 15385 -0.20% 69 33 144 ‘ 30 -0.60% 
1996 79.51 15615 1.50% 7037 146.46 1.50% 
1997 81.07 15923 1.97% 71.75 149.35 1.97% 
’ 93~97 1 0 0.05% 。 0.04% 
1998 71.05 139.54 -12.37% 6225 129.58 13.24% 
1999 73.48 14431 3.42% 6572 136.80 5.57% 
2000 73.79 144.92 0 .43% 67 73 140.98 3.06% 
2001 8107 159.23 9.87% 76 .47 159.16 12.90% 
2002 9439 185 38 16.43% 9366 194.95 22 .48% 
’ 98~02 9.2 3.55% 131 6.15% 
2003 99.81 196.02 5.74% 100 15 20845 6.93% 
2004 9774 191.97 2.07% 9874 205.53 -1. 40% 
’ 03~04 20 1.84% -1 5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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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태시장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요가 집중되고 거래가 활발 
하며 , 전체 주택 유형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편 도시 주거유형인 아파트의 가격 동향을 분석하 
면 전체 주택시장동향과 차이를 보이는 한편으로 보다 명확하게 가격 변동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1990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 평균 32.2%가 상승하였고， 주택 200만호 건설을 
통해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자 1992년에는 4.9%의 하락으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대량공 
급에 따른 가격하락의 연장 속에서 문민전부기간 중에는 아파트 가격이 연간으로 1.4%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IMF의 굴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6.7%나 상승하였 
다. 참여 정부 들어서는 연이은 시장 대책의 결과 상승세를 낮추기는 하였으나 연 평균 4.94% 
가 상승하였다((표 3) 참고). 
주택가격과 아파트 가격의 등락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오 
늘에 이르기까지 주택수요는 꾸준히 증가했다. 수요측면에선 1인당 GDP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한편 물가가 안정되면서 가계의 주택구매력은 지 
〈표 3)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전국 서울 
구분 
12월 말 기준 1986=100 전년대비 상승률 매년 12월 1986=100 전년대비 상승률 
1986 33.03 100 00 29 32 10000 
1987 36 14 10942 9.42% 3071 104 74 4.74% 
1988 43.38 131 35 20.04% 36 38 12409 18.47% 
1989 52.14 15788 20.20% 4323 14745 18.82% 
1990 68.98 20885 32.28% 5949 202.92 37.62% 
1991 67.70 20500 1.84% 5682 19380 -4.50% 
1992 6434 194.81 4.97% 54.36 185.40 -4.33% 
’ 86~92 13.5 12.52% 122 11.81% 
1993 62.62 189.62 -2.67% 5286 18029 2.76% 
1994 6307 190.96 0.71% 53.50 182.48 1. 21% 
1995 63 51 19231 0.70% 53.50 18248 0.00% 
1996 65.74 19904 3.50% 5575 190 15 4.20% 
1997 68.85 20846 4.73% 5864 200 00 5.18% 
’ 93~97 38 1. 40% 39 1.57% 
1998 59.51 180 19 -13.56% 5008 17080 -14.60% 
1999 64.59 195.58 8.54% 5633 192 15 12.50% 
2αm 6548 19827 1,38% 58.69 200.18 4.18% 
2001 75.01 22712 14 ,55% 7003 23887 19.33% 
2002 92.09 278 85 22 ,78% 91.59 312 41 30.79% 
’ 98~02 197 6.74% 28 3 10,44% 
2003 10090 305.52 9.57% 100 92 344 22 10.18% 
2004 100 32 30375 0.58% 99.89 34071 1.02% 
’ 03~04 09 4.49% -18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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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공급 측면의 변화는 시차는 존 
재하지만 주택매매가격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발표된 
1988년 당시 연간 주택건설호수는 24만 4천호에 불과하였다. 200만호 건설계획이 박차를 가하 
는 한편 1989년의 토지공개념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부담금제 퉁을 회피하기 위한 주 
택건설이 본격화되면서 1990년에는 주택건설물량이 46만 2천호에 이르렀고， 1991년에는 75만호 
건설이라는 초유의 대규모 주택 건설이 이루어졌다- 주택생산 체계가 대량공급 체계로 변화된 
과정에서 대규모 주택 건설 경향이 지속되면서 문민정부 재임기간 평균 연간 62만 5천호의 주 
택이 건설되었다. 일단 탄력을 받은 대량건설은 시장에서의 여과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미분 
양과 공급업체의 도산이라는 부작용을 드러내게 되었다 1980년대 주택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 
의 급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1994년 미분양주택은 전국적으로 10만호를 넘어섰고 1995년 
에는 미분양주택이 15만 2천호를 넘어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미분양의 발생에 따라 
주택건설업체의 재무상황이 열악해지면서 1995년에는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로도산하였다. 
1997년 발의 IMF 위기 이후인 1998년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주택 및 토지가격이 폭락하면 
서 주택건설물량이 1990년대 예년의 절반 수준인 30만 6천호로 급감했다. 이어 주택건설물량은 
서서히 회복되었으나 대량건설의 기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2002년 60만호의 주택이 건설되어 
외견상 1990년의 대량주택건설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2002 
년 서울시 동 대도시 지방정부가 단독주택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 요건 
을 강화하자 강화된 기준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다세대 주택 등의 건설이 급증하였기 때문이 
다 1) 참여정부 들어 2003년에는 주택건설물량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46만 8천호가 건설되었고， 
주택경기 호황에 따른 공급 확대로 2004년에는 58만 5천호의 주택이 건설되었다C(표 4) , (표 5) 
참조) . 
1II. 문민정부의 주택 및 토지정책 
출범 초기 문민정부는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 
였다. 문민정부가 추진했던 다양한 시책의 화두는 세계화였고， 이 연장에서 민간자율의 경제체 
제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세계화를 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94년 12월 WTO 가입안이 국회 비준을 얻었고， 1995년 7월에는 OECD에도 가입 
하게 되었다. 또한 문민정부는 1994년 4월 프랑스와 고속철도사업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세 
계화와 고속전철의 착공 퉁과 같은 외형상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주택 및 일반건설여 
1) 다세대주택의 건설실적은 2000년 56 ， 890호， 2001년 204，때7호 2002년 220 ， 563호 2003년 68 ， 181호， 
2뼈년 20.988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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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택보급률 및 주택재고수 변화추이 
구분 주택보급율(%) 주택보유수(천호) 건설호수(천호) 
1986 69.7 6303 288 
1987 692 6 450 244 
1988 69 4 6670 412 
1989 70.9 7032 462 
1990 724 7357 750 
1991 74.2 7.853 613 
1992 76 8631 575 
’ 86~92 0.9 7185 478 
1993 791 8798 695 
1994 83 5 9133 623 
1995 86 9.570 619 
1996 892 10113 592 
1997 92 10627 596 
’ 93~97 26 9.648 625 
1998 92 4 10867 306 
1999 93.3 11.181 405 
2αJO 96 2 11 472 433 
2001 98.3 11. 892 530 
2002 100 6 12358 667 
98~02 1 6 11 554 468 
2003 1012 12669 585 
2004 464 
’ 03~04 525 
〈표 5) 미분양주택과 부도발생업체 추이 
(단위 호， 개) 
펴늠략흐--\ 미분양주택수 부도업체수 
1990 12.139 
1991 11.021 
1992 36.923 23 
1993 77. 488 49 
1994 105.586 60 
1995 152.313 168 
1996 109.637 179 
1997 88.867 221 
1998 102.701 416 
1999 70.872 89 
2αJO 58.55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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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붕괴했다. 이어 1995년 4월에는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6월에는 서초구의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으며. 7월에는 전남여천에서 8만여 톤의 원 
유를 실은 「시 프린스」호가 좌초하면서 남해안을 오염 시켰다. 전대(前代)의 돌관(突關) 건설 
관행이 부실공사와 관리 부실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이었다. 1994년 주택미분양이 10만호 
를 념였고， 자금난을 감탕하지 못해 대형 주택건설업체가 연이어 도산했다 2) 
문민정부는 주택 대량건설에 따라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한편 부작용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주택건설업체의 도산이 이어지자 당시 추진 중이던 안정적인 택지확보를 목적으로 한 271 신도 
시 계획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전국토의 
23%에 달한는 면적을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문민정부는 도시적 토지 이용의 필요성 
에 대비한 한 대안으로서 준농림지역 제도를 마련한 것이었다.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속칭， 國變) 절차를 밟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 고층 아파트 단지건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271 신도시계획이 중단된 상황에서 택지공급이 부족이 발생하자 준농림지역에서 
의 난개발이 발생하는 부작용의 단초가 되었다. 
전대의 토지공개념제의 실시 및 주택 대량공급의 결과로 토지시장은 가격안정을 보였고， 주 
택시장에서는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나는 주택과 관련하여 중산층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는 행 
복한 조건에서 문민정부는 장기적인 주택정책의 방향설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고 있었다. 즉， 장기적인 주택생산 체계의 정비와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건설용 택지의 확 
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목전의 문제에 매몰되면서 장기 
적인 주택시장안정의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고 세계화라는 공상적 구호의 현실적 결과물인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막을 내렸다. 
N. 국민의 정부 
IMF 외환위기라는 냉험한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비장한 결의를 안고 국민의 
정부는 출범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냉전체제의 역사적 유물로 오늘에 이어지고 있는 남북의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화해협력사업 , 일명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IMF는 외환위기의 해소를 전제로 우리경제에 대해 부실요인의 퇴출과 국제적인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 절차와 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도산했으며， 실업자 
의 수가 400만명을 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저금리정책을 추 
진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개인 대출 확대를 통한 내수소비 확대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뒷 
받침하는 정책으로 극복하려 하였다.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2) 한양과 동아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삼익. 우성， 청구 등이 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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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당초 5만호를 건설하려던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10만호로 
확대하였다. 2002년에는 국민임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1970년대 이후 
금기시되어 있던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가 추진되었다. 동시에 빈사상태에 있는 지방경제를 회 
생시키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대량 건설을 추진했다 3) 그러나 
이 정책은 이후 임대수요부족에 따라 공실이 증가하여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면서 임차인들이 보 
증금을 떼이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또한 주택분양에 대한 각종 투기억제 장치를 해제하여 주 
택경기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는데 1983년 이후 지속되었던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가 1999년부터 
폐지되었으며， 재당첨금지제도의 폐기， 청약예금가입자를 세대주에서 개인으로의 확대， 분양권 
의 전매허용 등이 시행되었다. 
주택수요확대와 이를 통한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에서 국민의 정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1999년 4월 문민정부가 도입한 준농림지역에서 대규 
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시민단체가 환경문제를 거론하면서 난개발을 성토하게 된다. 국 
민의 정부는 즉각， 준농림지역에서의 추가 개발을 불허하는 한편 2002년 선계획 후개발 기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준농림지역 등을 관리지역으로 묶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지정한 뒤 제2종 지구단위 게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까 
지 적성평가를 마쳐야 할 서울 등의 광역도시 인근지역에서 조차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적 
성평가 작업이 지지부진하여 다음 절차인 도시계획수립의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결국 
1999년 이후 주로 민간이 아파트개발사업을 시행했던 준농림지역에서의 택지공급은 중단되었 
다. 준농림지역 에서의 개발이 허용된 1994년부터 준농림지 규제가 강화되기 전인 1999년 사이 
에 민간부문이 준농림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 실적은 약 36만호에 달하며 , 동기간 동안 전 
체 주택공급의 11.5%를 차지하는 규모였다((표 6) 참조). 문민정부가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을 위한 271 신도시 건설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국민의 정부 들어 공공부문의 택지공급이 장애 
에 부딪치는 상황에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건설의 기본적인 조건인 
택지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분양가격 자율화는 경기의 활성화와 함께 주택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향유함으 
로써 재투자가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주택의 대량건설과 그 결과로 주택가격의 안정이 가능하다 
는 논리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택생산의 기본 
소재인 택지가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상태에서 
택지공급의 확대 없이 분양가격이 자율화된다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 결정의 주도권은 공급 
자가 갖게 된다 4)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미쳐 깨닫지 못한 채 분양가격의 규제를 풀면 
3) 이러한 정책의 배경하여 주택소요에 대한 고려없이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북도， 강원도에 대규모로 민 
간건설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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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택지개발 방식별 주택공급 비중 
(단위: %) 
공공택지개발 민간택지개발 
계 공영택지 토지구획 도시지역내 도시지역외 
개발사업 정리사업 등 재개발 채건축 기타 준농림지 기타 
100 36.5 6.5 8.0 19.0 11.5 18.5 
주 준농림지 주택공급실적은 1994-1999년 사아의 비중입 
자료: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 , 2001 , 건설교통부， 주택백서 2002 
〈표 7) 분양가 규제 철폐후 서울아파트 동시분양 평당가 추이 
연도 
평당 분양가(만원) 




서 택지개발을 강하게 규제하는 모순된 비 시장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그결과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표 7) 참조) 택지공급의 부족이 나타나는 상황과 분양 
가자율화의 시기가 일치하면서 분양가격은 크게 상승하여 2003년에는 서울의 평당분양가격 이 
αm만 원을 넘어섰고， 2004년의 분양가격은 1 ， 263만 원으로서 분양가 규제시에 비해 2.4배 상 
승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정책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몰 
하여 정책 전반에 불러일으킬 부작용을 간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전반적으로 택지공급이 
부족하다는 조건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문제를 명분으로 택지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한 결과 택지공급 부족의 확산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 
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정책은 결국 택지부족 해소의 대안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와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민 
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대량건설은 임대주택 건설업체의 부도로 이어져 결국은 저소득 임차자의 
전세 보증금 손실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분양가 규제의 철폐는 주택의 대량건설로 이어지 
지 못하고 신규주택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분양 
원가의 공개를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일부 시민 단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청약 
자격을 개인별로 확대하고 재당첨 금지제한을 철폐하고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하자 신규 주택청 
약시장에는 웃돈을 노린 허수청약자가 대규모로 참여하여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축소시키는 
한편 분양권의 웃돈을 주어야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담을 가져다 주었다. 
4) 분양가격 상승분의 한 부분은 주택 품질의 개선에 따른 비용상승분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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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주택생산체계의 정비와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단견에 기초한 정책을 연달아 추진하면서 주택시장의 흔란을 심화시켰다. 환경보호를 
위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손실을 초래하였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참는 
규제마저 철폐함으로서 투기가 발생하고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 
한 정책적 오류의 결과는 국민 경제에 부담이고， 실수요자의 부담이며， 이어지는 참여 정부의 
정책적 부담이 되었다. 
V. 참여정부 
참여정부는 IMF 이후의 사회 · 경제적 변화의 흐름 속에 2002년 말 출범하였다 참여정부는 
소득 2만 달러시대로의 지향， 남북화해와 협력의 발전， 과거사의 청산이라는 서로 균형잡기 어 
려운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출범 시점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의 말기에 경기 순환상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시점과 일치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는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 시장질서 교란 우려가 큰 규제를 철폐 
하면서 택지부문의 규제를 강화했다. 택지공급의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분양가 규제의 철폐 등 
수요확대 정책은 수급불균형을 야기하는 한편 주택공급의 부족 및 신규 주택공급가격상승으로 
연결되었다 
참여정부는 출범하자 마자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통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내세우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건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및 부동산정책은 다음의 5가지 큰 흐름에 따라 추진되는 것을 보인다. 
- 지역균형개발의 추진 
종합부동산세 도입， 과표 현실화， 보유과세의 강화 및 거래세 경감 
-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건설 
- 시장의 거래 및 가격의 직접 규제 
강력한 재건축 규제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 마련 
지역균형개발로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을 낮추어 이들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안정 
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지방낙후지역에 기업도시 건설， 공공기 
관의 지방이전을 촉매로 한 혁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8 . 31 부동산제도개혁 방안에 
따라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표를 실거래가격으로 현실 
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2005년 6월 1일 부터는 9억 원 이상의 주택， 6억 원 이상의 
나대지 ， 40억 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를 각각 소유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 부동 
산셰 부과하고 있으며， 8월 31일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통해 과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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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에 따른 서민의 주거불안정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기간 30년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그리고 10년 임대 공공임대주택 50만호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균형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동산 관련세제의 정비와 함께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업이 지속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가격 
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10 . 29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대상 확대，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2004년 3.30조치에 근거하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용산 
구， 성남시， 과천시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로 과표의 실거래가가 적용되고 있고 2005년 
5월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0년대를 지속해서 진행된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득 증가 
는 IMF를 겪으면서 양극화라는 굴절을 통해 소득 및 과 소비구조의 양극화 진행으로 신규 주 
택에 대한 수요와 구매력이 집중되었다. 특히 택지공급의 확대 대안이 불분명해지면서 수도권 
의 중대형 주택공급 가능성이 희박하고， 강남지역 주택시장의 초과수요 존재라는 시장 상황으 
로 인해 강남지 역 주택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급등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강남지 역 재 
건축 단지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고 투기가 예상되자 재건축 관련규제를 강화했다. 우선， 안전 
진단기준의 강화 및 재건축 가능 연한을 연장하여 최장 40년은 경과 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일반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적용하였다 이어 도시및주거환 
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조합원 자격의 명의변경을 통한 전매를 제한하였다. 2005년 들어서는 재 
건축 임대주택의 건설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정책은 투기의 차단， 서민주택 재고의 확보， 개발 
이익의 환수，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의 목표를 내세우며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주택시장안정정책은 그 의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정 
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표 8) 금리통향에서 나타나듯이 저금리라는 조건은 대출금을 활용하여 주택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 
어진다. 이러한 주택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주택시장 외부요인은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 자금유입과 시중 유동성의 증가현상이다((표 9) 참조). 자금대출수요를 찾지 못한 
금융권에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주택 · 부동산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주택자금대출은 주택구입 
능력을 확대시켜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특히 2004년 한 
해에만 8조 .2천억 여원의 주택자금 대출이 증가하여 주택수요조절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 
려고 했던 2003년 10 . 29 대책을 무력화시키게 되었다. 
주택 ·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참여정부가 자초한 것으로서 정 
부 출범이후 추진 중인 국토캄형발전 등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 상승이다. 지역균형개발 추진의 
결과 전국적으로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지가 상승의 원인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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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금리동향 
(단위: %) 
구분 0212 ’ 03 12 ’ 04 12 051 052 ’ 05 3 05 .4 
대출평균 6 58 620 5 52 5 58 553 563 559 
가계 대출 712 6 31 5 48 551 552 560 543 























= 표 = 
102.649 103.100 103 504 103.941 










































참여 정부의 지역균형개발의 부작용 때문이다( (표 10)) .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신도시 건설 등 정부가 개발 계획을 추진 
하는 지역의 지가가 급등하면서 전국의 지가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역 
개발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택지확보를 위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치룬 보상금은 2003년 8조 3천억 원. 2004년 14조 4천억 원 2005년 18조 1천억 원 
이며 2006년에는 23조 원으로 추정된다. 하반기 들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입지가 확정되면 
2006년 이후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주택건설용택지와 관 
련되어 있는 택지개발관련 보상금의 규모도 3조 1천억 원에서 2006년에는 15조 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표 11) 참조) . 
참여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입안자와 전문가 집단 사이에는 시장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시각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참여정부와 시민단 
체가 자주 쓰는 표현이 『가(假)수요』 또는 『투기적 가수요』라는 단어다 w가수요』는 개념적으 
로 매우 모호한 개념이며， 경제학 용어가 아니다. 또한 『투기적 가수요』는 어법적으로도 부적 
절한 표현이다. 정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에는 가수요나 가수요함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강남의 부동산 수요 증가는 『가수요』에 
따른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 종사자들 사이에서 『가 
수요』란 말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무지의 소치라 탓 할 수도 없었다 w가수요』의 개념 
은 “후진국 시장에서 재화의 총량이 부족할 때 사용의 목적이 아닌 전매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한 수요”이다. 이러한 정의를 확장시켜 보면 현재 우리시장은 재화의 총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인 것이다 수요에 비해 재화인 주택 및 부동산의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오 
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를 노리고 투기꾼이 시장에서 주택과 부동산을 사재기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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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개발계획인근지역 토지가격 상승추이 및 요인 
기간별 상승률(%) 
지역 
2004년 2005년 상반기 상승요인 
충남연기군 2333 144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충남공주군 9.15 799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충남아산시 17 60 445 대규모 산업 단지 입지 및 배후개발 
충남천안시 17 ‘ 82 5 31 전철 개통 빛 충남지역 각종 개발기대 
대전유성구 4 08 5.4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대전서남권 개발 
서울용산구 7.60 4.29 한남 뉴타운 개발， 미군기지 이전 
경기 평택시 11 54 7 75 평화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사업 
경기 파주시 1329 445 택지개발 및 대규모 산업단지 
자료. 건설교통부 토지국 
〈표 11> 지역균형개발관련 토지수용보상금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토지수용보상금 규모(억원) 83 αm 144 αm 181 αm 230 αm 
2003년대비(배) 17 22 28 
택지개발 수용보상금 규모(억원) 31 αm 82 αm 110 αm 150 αm 
2003년대비(배) 26 3 5 48 
자료. 건설교통부은 추정치 
가수요 현상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올바른 방향은 공급이 부 
족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제거해야지 투기 세력을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투기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택지공급의 제시와 주택생산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아무리 강변한다하더라도 이러한 접근과는 
거리가 멸다. 오히려 주택시장불안의 원인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 근거하여 정책 목표의 당위성 
을 강조하면서 주택시장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정치와 정책은 생산력 
이든 물적 토대이든 하부구조 위에서 성립하는 하나의 상부구조인 것이다. 상부구조인 정치적 
접근을 통해 하부구조의 문제인 주택공급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분명히 모순된 
것이다 주택이라는 시민의 삶의 근본적 요구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다분히 위험한 접근이다. 정치 과잉인 참여정부의 주택 및 부 
동산 대책의 결과와 부작용은 다음 정부에게 불안정한 주택시장이라는 부담을 남겨줄 것이다. 
그 부담의 결과 시민들은 주택소비를 위해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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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합의 
주택시장의 수급 상황이 안정되고 주택의 실질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인 1992년 
이후 문민 3대통령의 오늘날까지의 주택정책 추진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주택소비수준의 향상이 
있었으나 시민의 주택소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비천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 결과 전반적인 택지공급체계의 불안이 나타났고， 주택배분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첨예화되는 반면 주택생산체계는 크게 악화되는 문제점을 나았다. 이것은 5년 
단임제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이라는 재화의 속성인 장기간의 생산기간을 요구하는 특성에 적 
합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단기적 접근에 그쳤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접근도 그 
방향이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단기적 정책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좌절， 중단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271 신도시건설정책 포기의 한편에서 준 
농림제도 도입， 분양가 규제 철폐의 한편에서 택지개발규제 강화 및 토지공개념관련 제도의 폐 
지， 주택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대책 한편에서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 등이 그 사례라 하겠다. 
우리사회 주택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문민정부의 안일한 주택정책， 단편적이고 단견적 
인 주택정책으로 정책간의 마찰과 부작용을 초래한 국민의 정부， 주택시장여건을 도외시하고 
정치적 접근과 명분축적에 집착한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의 종합적인 결과는 1980년대와 다소 양 
상은 다르지만 유사한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재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지난 3명의 문민 대통령이 우리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사회에 계층간의 주택소비의 격차 증가와 이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라는 또 다른 정치적 갈 
등요인을 제기했다. 역사와 가치에 대한 인식에 차이에서 비롯된 다분히 상부구조적인 갈등이 
아니라 주택의 소비수준의 격차 증가라는 하부구조의 균열은 21세기 초반 우리사회 안정의 바 
탕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민 3 대통령의 주택정책은 비판이 불가피하 
며， 다음 정부는 전임 3대통령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택정책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 
여 주택부문의 갈등을 봉합하여 사회적 안정의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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